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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새로운 대규모 사업이나 신사업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존의 일자리 유지와 노동계 참여 보장도 주문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민간 전문가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경기반등 방안 마련과 포용성 강화 및 구조혁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2번째다.��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국민통합과 사회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대책 등의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거버넌스 안에 노동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일자리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깊은  �  고민 필요’��이어 “스마트 팩토리, 신재생 에너지, 카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관련해 어떻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간투자유도’ 관련한 토론에서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의 투자 약속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안을 예로 들며 “정부의 입법 과정에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에서는 “노인빈곤대책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국정과제이자 경사노위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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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 실시하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확대경제장관회의 참석�










